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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배포일시 2020. 10. 7(수) /총 2매(본문2)

담당
부서

주택정책과 담 당 자
∙과장 장우철, 사무관 허온, 주무관 김우중

∙☎ (044) 201-3324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명확한 기준 하에 

정량‧정성 요인을 고려하여 지정하였습니다.

< 보도내용 (동아일보, ’20.10.7(수) >

◈ 작년 분양가상한제 지정때 서울집값 표본, 洞당 평균 10.7개 그쳐

- 전문가 “표본 대표성 보장 의문”... 집중타깃 강남권은 표본 2배 넘어

□ 기사에서 언급된 ‘감정원이 제출한 자료’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

표본이 아닌, ‘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’ 서울아파트 표본입니다.

ㅇ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주택시장 상황진단 및 정책수립 평가를 위해

전체 주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 전문가가 설계한 표본을

감정원 전문조사자가 매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.

ㅇ 전국 기준 아파트 17,190호, 연립 다세대 6,350호 등 28,360호의

표본을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, 이 중 서울 아파트

표본 수는 5,036호입니다.

□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가승인통계인 감정원의 월간주택

가격 상승률을 기초로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 및 정비사업

이슈가 있는 지역을 시·군·구 단위로 선별하여 판단하였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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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,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 동별

시세, 정비사업 추진현황, 청약경쟁률 등 정량 정성적 요인들을

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區의 경우 洞단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.

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주택정책과 허온 사무관(☎ 044-201-332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